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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혼합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 분석:

배출권 거래제도와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중심으로

1)

여영준*·오인하**·정성문***·이정동****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과다한 배출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온실

가스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등을 통해 

당면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nnex-1으로 분류된 선진국들은 1차 의무 

이행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적으로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

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협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non-Annex 1 국가로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의무 

부담국에 속해 있지 않지만,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의무 부담국에 편입되거나 자발적 감축량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2011년 온실가

스 배출을 2020년 기준안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감축목표가 정

해짐에 따라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와 비교하여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하게 된다.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 및 진행 중에 있으며, 배출 

집약적인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환경정책과 자연친화적인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화석에너지 고갈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과 경제침체로 인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 대두,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적극적 동참분위기 조성 등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입 및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와 배출권거래제도 (ETS; Emission Trading Schemes)는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핵

심정책으로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RPS 

제도를 통해 전력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2022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0%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 1월부터 추진 중에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2015년부터 1기 (2015년-2017

년)과 2기 (2018년-2020년)으로 나누어 실행하되, 2020년까지 배출전망 치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

로 관련 시행령 제정이 진행 중에 있다. 

RPS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발전회사 또는 판매회사이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

량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전력시장과의 연계를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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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시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RPS 제도 하에서의 공급의무자는 전기요금을 통해, 그리고 신재생에너

지 발전소 건설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자체 발급, 외부조달 및 거래를 통해 비용회수를 하

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가격이 낮게 설정되거나 전기요금에 규제를 받는 경우 신재

생발전을 통한 비용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전력 부문을 포함하여 시행된다면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전력수급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경화 (2010)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면 RPS 하에 있는 전력산업은 에너지규제와 더불어 

환경규제를 이중으로 받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합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정책조합에 따른 효과에 대한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실시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배출권 거래제도 동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에너지 및 

환경 부문의 정책 조합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에 기반한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있

다. 연산일반균형 모형은 경제체제를 생산, 소비, 투자의 흐름, 대외 거래 등을 생산 및 효용함수 등의 함수 

형태로 묘사함으로써 경제체제를 주체들 간에 연결하여 균형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에 따라 경제

를 대표적 생산 및 소비주체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경제구조를 주체 간에 상품과 요소가 출입되는 생산 

및 효용 함수로 연결하여 나타내고 있다. 생산자 및 소비자가 비용 최소화와 효용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합리

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기준연도 경제구조의 자료를 기준으로 목적함수와 제약조건 등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보정(calibrate)된 일반균형의 경제체제는 다양한 충격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즉 어떠한 규제나 

정책 등의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 모형이 새롭게 찾는 균형점과 기존의 균형점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나리오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CGE는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미시-거시 시스템 (micro-macro system)의 특성이 있다. 즉, 산업레벨의 미시적 

자료가 통합되어 거시경제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결과가 상충되는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연산일반균형 모형은 하향식 모형 (Top Down model)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왔다. 이러한 하향식 

모형의 경우 경제체제 전반의 시장원리에 초점을 두고 있고 경제체제 내 일반균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그에 반해 상향식 모형 (Bottom Up model)의 경우 연구자가 원하는 특정 부문, 예로 에너지부문 및 전력산업

에 초점을 두고 해당 부문 내 관련 기술적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향식 

모형의 경우 하향식 모형과는 다르게 에너지 부문 내의 부분균형을 다루게 된다. 하지만 에너지 및 환경정책

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최근 하향식 모형과 상향식 모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Hybrid) 모형 

개발 추세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하향식 모형의 경우 전력부문을 발전 원 별

로 세분화하지 않고 총합된 하나의 부문으로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어 실제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따른 전원

구성의 변화 및 구체적인 파급효과 분석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오상봉 (2012)는 원전 계획 및 신재생에너

지 정책 등 전력 관련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원구성 및 전원계획을 고려한 모형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미래 비용 및 편익의 분석은 

단순히 현재 상태의 전원 구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보다는 미래의 전원계획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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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하향식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경우 정책 시나리오 별 효과 분석을 하는 데 있어 주요 변수들의 기준안 대비 

증가 혹은 감소분을 파악함으로써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하향식 모형 내에 전원 계획 및 전원 별 구성 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면 제대로 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력부문 관련 

에너지 정책 효과분석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하향식 모형에, 발전기술을 고려할 수 있는 상향식 모형을 추가한 

하이브리드 모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원구성을 묘사하

고, 또한 전원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모형 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배출권 거

래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조합의 정당성 및 근거

그 동안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및 환경정책 평가 및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일 

정책수단 분석 혹은 단일 정책수단 간 비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수의 국가에서 기

후변화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복수 정책이 조합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해당 에너지 및 환경 부문의 정책 조합에 따른 효과 분석이 중요한데 이는 

복수의 정책 수단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Gunningham 

and Sinclair, 1999; OECD, 2007)

Bernnear and Stavins (2007)은 다수의 시장실패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단일 정책수단이 아닌 적정

한 정책조합이 필요함을 말하기도 하였다. Gunningham and Sinclair (1999)는 기존 단일 도구적 접근은 한계

가 있고, 그에 따라 추가적 정책적 수단 활용을 통해 단일 정책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

하며 정책수단의 혼합에 대해 강조하였다. 현재 마주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에 있어서 경제체제가 단일 

국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최선의 최적상태 (First-best optimum)은 단일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다수의 시장실패 문제 등이 고려된다면 차선적 최적상태 (Second-best optimum)을 달

성해야 한다.

Sorrell and Sijim (2003)은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 및 에너지 정책 등의 정책적 수단이 조합의 형태로 

시행되었을 때 각각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살피고, 그에 따른 정책 조합 평가를 강조하였다. Sorrell and Sijim 

(2003)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수단이 조합의 형태로 시행되었을 때 직접적 상호작용 (direct interaction)과 

간접적 상호작용 (indirect interaction)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직접적 상호작용의 경우, 예로 배출권 거래

제도 하에 있는 기업들이 탄소세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한진희, 윤경수, 2010) 

그리고 간접적 상호작용은 단일 정책도구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또 다른 정책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류부문 에 적용되는 배출권 거래제와 전력공급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

책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사이의 간접적인 상호작용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

다. (한진희, 윤경수, 2010)

이처럼, 정책수단의 조합형태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수단 간 중복이 이중수혜나 이

중규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희, 윤경수, 2010; 정경화, 2010) 규제 혼합은 복수의 시장실패를 

보정해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수단을 혼합할 때에는 이들 간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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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부정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보완적인 규제수단들을 혼합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Sorrell et. al. (2003)은 

정책 조합을 하는 데 있어 각 정책수단의 범위, 목적, 작동방식, 적용시점 등을 고려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력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과 온실가스 저감정

책인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정책 조합 시행에 따른 전력 산업 및 경제전반의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현재 정부

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및 환경 부문의 정책수단의 조합을 평가하는 분석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정책수단 혼합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도와 함께 운영하여 전체적인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용하였지만 2012년부터는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조합의 형태로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정책조합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달리 유럽의 경우, 영국 및 독일을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간의 연계 및 상호효과 분석에 대한 분석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1) 배출권 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조합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동시 시행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Morris (2009)와 Goulder and Stavins (2010)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추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았다. Bye and Hoel (2009) 역시 유럽에서 도입 및 추진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배출량 한도 (Cap)이 정

해져 있는 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고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값비싸고 초점이 없는 정책 (expensive and pointless renewable fun)”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

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 존재하는 이상, 신재생에

너지 보급정책 추가 도입에 따른 추가적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들은 평가하고 있다.

2) 배출권 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조합 따른 거시 경제 파급효과

그리고 이러한 두 정책의 관계 및 그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몇몇의 선행연구에서

는 연산일반균형 (CGE) 모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Jan Abrell (2008)은 독일을 대상으로 CGE 방법론을 이

용하여 EU ETS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 (FIT와 RPS) 간의 상호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CGE 모델링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1: BAU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나리오 2: BAU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 신재생에너지 20% 쿼터 

적용 (RPS), 시나리오 3: BAU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 거래제 시행 + 신재생에너지 20% 

쿼터 적용 (FIT)) 을 통해 두 정책 간의 상호 효과에 대한 전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배출권 거래제도가 

단독으로 시행되었을 때에 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배출권 가격의 감소, 전기 

요금 감소, 사회후생의 감소를 일으킴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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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stoph Bohringer (2009)는 CGE 모형을 통해 독일 발전 부문을 대상으로 EU-ETS가 시행되고 있는 상

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RPS)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경제적 및 환경적 파급효과 분석을 진행하였

다. (시나리오 1: BAU 시나리오, 시나리오 2: Black Quota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시나리오 3: Black & 

Green Quota (배출권 거래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RPS 도입) 양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었을 때 배출권 

가격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탄소 집약 부문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집약도가 높은 발전 기술 

부문이 반사이익을 얻게 됨을 밝혔다. 또한, RPS 제도는 EU-ETS의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에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사회후생 

부문 손실은 다른 정책적 목표들로 정당화되어야 함을 밝혔다. 즉,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단일한 주요 목표를 

위해 두 정책이 시행된다면 두 정책의 동시 시행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그에 따라 다른 부문 (기술적 진보 

및 혁신활동)에 있어서 두 제도 동시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함을 밝혔다. 

3) 배출권 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조합 따른 비용, 편익 분석

또 다른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비록, 배출권 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도입에 있어 이러한 정책 믹스

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할 때,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효과, 에너지 안보 등의 정책적 목표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기술진보 등과 같은 R&D 활동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ies) 

역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OECD, 2011). 앞서 언급하였듯이, Abrell and Weight (2008) 역시도 배출

권 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시 도입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바

라볼 때, 기존 에너지원의 자기강화 메커니즘과 R&D 지원과 같은 정책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밝혔다. 

그에 따라, Gonzalez (2007)은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과 EU-ETS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존 문헌 분석을 통하

여 상호연계방향을 제시하였다. 양 제도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가장 

큰 시너지 효과는 양 제도의 목표를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4) 배출권 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조합 따른 우리나라 사례 분석

이러한 유럽 및 미국의 활발한 연구들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임에

도 불구하고, 배출권 거래제도와 RPS 제도 간의 관계 및 그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경화 (2010)는 영국 및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배출권 거래제도와 RPS 제도 간의 상호 연계 사례

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RPS 및 ETS 양 제도의 도입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력시장

에서 양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전력 수요 감소, 소매가격의 상승, 신재생전력 발전회사의 생산자 잉여 증가, 

화석연료 발전업자의 생산자 잉여 감소, 그리고 소비자 후생 감소가 일어남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 

정책의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산일반균형 (CGE) 모형을 활용하여 이들 정책 조합에 따른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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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모형 설계

1. 연구모형 개요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 경제 전반을 모형화하였다. 연산일반균형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 연도를 잡아 그 시점에서의 초기 균형상태 (Benchmark equilibrium)을 설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기준연도를 2009년으로 삼았고,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상에 나타난 재화의 

흐름이 균형 상태에 존재하도록, 2009년을 기준연도로 사회회계행렬 (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작

성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효과 분석에 더욱 용이하도록 한국 경제를 크게 28개 산업으로 분류

하였으며, 에너지 경제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발간한 에너지 밸런스 자료, 온실가스 배출전망 자료 등을 활용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의 경우 묘사하는 경제의 범주를 우리나라에 국한시키는 소국 개방경제 

(small open economy) 가정을 사용한 일국 (one nation)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일국 모형은 한 국가의 생산 

및 소비만을 정교하게 모델링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초점이 되는 국가와 무역 및 자본 거래를 하는 역할만을 

한다. 이러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하는 경우 CGE 모형에서는 상품들의 국제시장 가격체계를 외생적인 

것으로 다루게 된다. 이러한 가정은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과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가정한 소규모 개방

경제의 경우 수출입재의 국제시장가격이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수입재와 국내재가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포괄적인 에너지 및 경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였으며 경제주체의 근시안적 예측능력을 가정한 정태 (static)모형이다. 투입요소는 노동, 자본으

로 이루어지며, 생산함수는 각 부문에서 서로 대체 가능한 재화끼리의 묶음(nesting)을 통한 복합재의 형성을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생산과 소비를 표현하기 위해 CES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ρρρ
1

11 ]...[ mm XAXAY ++= : 식 (1)

이 때 Y는 재화의 생산량을 의미하고 은 투입요소 및 중간재, 은 해당 투입물의 투입 비율(share)를 

나타내는 모수라고 할 수 있다. 은 투입 비율을 나타내므로 모든 투입물에 대하여 값을 더하게 되면 

1이 된다. 이러한 CES 함수의 겨우 모든 투입물 쌍이 동일한 대체탄력성을 가지게 되므로, 각 투입물 간의 

대체 관계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다수의 연산일반균형 모

형에서는 “Nested CES”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투입물을 그룹 짓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CES 함수를 

단계별로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CES 함수에 모두 결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McFarland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역시 생산구조 및 소비구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언급한 nested CES 함수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함수에서 사용하는 비율 모수 (share parameter)나 대체탄력성 (elasticity of substitution)은 기존 연구 

및 문헌 등을 사용하여 적정한 값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앞에서 밝힌 하이브리드 모형 구축을 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세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기본 하향식 (Top-down) 모형에 전력 부문에 대해 상향식 (Bottom-up) 

모듈을 만들어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전력 부문의 발전 기술들을 석유, 가스, 석탄, 원자

력, 신재생 (수력, 풍력, 기타 신재생) 발전부문으로 구분해 고려하였고, 각 발전기술의 생산함수를 D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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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ing Returns to Scale) 함수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Boehringer and Rutherford (2007)와 Ian Sue 

Wing (2006)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을 참고하여 발전기술 별로 투입되는 자본의 경우 고정요소로 취급하였으

며, 각 발전기술 별 특징은 고정요소의 크기, 화석연료 및 노동의 투입, 지식의 투입과 같은 요소의 투입량과 

공급 탄력성 등을 통해 가정 및 표현하였다. 그리고 실제 모델링 작업은 Rutherford(1995)등에서 개발하고 

소개한 GAMS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MPSGE(Mathematical Programming System for General Equilibrium 

Analysis)를 사용하였다. MPSGE는 MCP에 기반을 두어 경제의 생산 및 소비주체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있으며 시장청산, 영이윤, 소득균형조건 등을 체크해주는 CGE 모델링에 특화된 GAMS 하위언어이다.

2. 생산부문 구조

1) 산업 부문 생산구조 (전력부문 제외)

본 모형에서는 i 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의 노동, 자본, 에너지 투입요소와 아밍톤 

중간재화를 사용하여 생산된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점은 생산에 투입되는 각 재화는 아밍톤 재화로서 아밍

톤 가정을 따른다는 것이다. Arimington (1969)의 가정은 대외 무역이 존재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국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재화가 서로 동일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만일 국내재화와 수입재화가 서로 동일

하며 완전 대체관계라고 가정하게 되면 국내재화 및 수입재화의 동시적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양의 순 수

입 값을 가지게 되면 국내재화,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수입재화만을 소비하는 행태를 낳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국내 재화와 수입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며 두 재화 사이에는 불완전대

체관계가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모형에서도 아밍톤 가정을 따라 경제주체가 재화를 소비할 때, 국내재

화와 수입재화를 불완전대체관계를 통해 복합재화를 만들어 소비한다고 가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소비 양태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i 산업의 최종재 생산구조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nested CES 함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투입물이 그룹화되어 nesting 구조를 갖게 되고 이러한 그룹이 다시 상위 단계에서 nesting 됨으로써 

최종재 생산을 이루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최종재의 경우, 자본, 노동의 투입요소로 구성된 부가가치 

부문과 전력 투입과 화석연료 투입으로 구성된 에너지 재화 가 서로 그룹 지어져 부가가치-에너지 복합재화

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서 에너지 복합재화는 전력 (ELE)과 비 전력 (NELE)으로 나누어지고 비 전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복합재화로 구성된다. 비 전력 부문은 다시 화석연료의 특성에 맞게 석탄

과 코크스가 포섭되어 구성되는 고체연료 복합재 (SLD)와 원유, 가스, 연료유, 납사 등이 포섭되어 구성되는 

액체 연료 복합재(LQD)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고체연료 복합재와 액체 연료 복합재 내에

서 각 화석연료는 복합재화와 이산화탄소가 복합된 화석연료 복합재화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산화탄

소는 연료 별 소비량에 따라 각각 상이한 배출계수를 통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2)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아래에서 는 아밍톤 화석연료 복합재화 와 이산화탄소가 복합된 화석연료 

복합재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레온티에프 함수로 정의하는 이유는 배출은 에너지와 특정한 배출

계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각각의 화석연료 복합재화는 연료의 특성에 맞게 고체연료 

복합재화, 액체연료 복합재화로 포섭되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체연료 복합재화를 구성하는 화석연료는 

석탄, 코크스이며, 액체연료 복합재화를 구성하는 화석연료는 원유, 가스, 연료유, 납사이다.

]2)1(,min[FEfe fefe COXA αα −= :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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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너지 복합재화 포섭구조 (최종재 생산 부문)

(그림 2) 최종재 생산 포섭구조 (전력 부문 제외)

그리고 부가가치의 경우, 투입요소인 지식, 자본, 노동이 투입되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부가가치는 앞

에서 언급한 에너지 복합재화 (E)와 결합하여 에너지-부가가치 복합재화 (KLE)를 형성하게 된다. 더불어, 에

너지-부가가치 복합재화는 다시 아밍톤 중간재화와 결합하여 에너지-부가가치-아밍톤 복합재화를 형성하게 

된다. 더 나아가 배출권에 해당하는 PCO2_ETS 가 함께 일정 비율만큼 투입이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최종

재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양과 비례하여 각 산업의 배출권이 함께 소모되는 것을 모형에 고려하

였다. 그에 따른 전체적 생산구조는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2) 전력 부문 생산구조

전력 부문을 단일 부문으로 묘사한 다른 모형들과는 다르게, 개별 발전기술들이 균일한 재화인 전력을 생

산하게 되는 구조를 모형화하고 이에 따라 발전기술 별로 생산된 전력량의 합을 구하여 이를 전력 부문의 

생산량으로 계산함으로써 개별 기술들의 특성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발전기술 별로 고정된 자본의 

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 및 중간재의 결합으로 구성된 발전 복합재화 (CN)은 각각의 발전 기술에 투입

이 되는 중간재 및 화석연료 아밍톤 재화와 투입요소 노동과 지식이 포섭되어 구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때 각 요소들 간의 대체탄력성은 0으로 가정되어 레온티에프 함수 형태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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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전 복합재화 (CN)은 상위 단계에서 발전기술 부문에 투입되는 고정 자본과 함께 결합하여 자본-발

전 복합재화 (KM)을 구성하게 된다. Boehringer and Rutherford (2007)와 Ian Sue Wing (2006)는 이렇게 

발전기술 별로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발전기술 별 용량 제약을 나타내며 이는 각 발전기술의 특징을 나타내

는 요소로 작용함을 언급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차용하여 발전기술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발전기술의 특징을 지어주는 특화된 고정 요소(RKE)로 간주하였다.

(그림 3) 전력부문 발전기술 별 전력생산 구조

그리고, 발전 부문의 기술의 경우, 기술에 특화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로 코크스 산업의 경우 

특화된 투입 화석연료 중간재로서 코크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자본-발전 복합재화 (KM)은 

상위 단계에서 다시 발전기술 별로 특화된 화석연료 아밍톤 재화와 함께 결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에 따라 배출권이 소모되는 구조를 가정하여 모형화하였

다. 여기서도 자본-발전 복합재화 (KM), 기술 별 특화 화석연료 투입량 (SFE), 그리고 배출권은 레온티에프 

함수 형태로 결합되어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관련 식과 전체적 발전 기술 별 전력 생산구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_2,min[)"(" etsfeetETSetKMet SFEETSPCOKMELEY ααα= : 식 (3)

또한 Boehringer and Rutherford (2012)은 발전기술 별로 공급량이 주어지는 계단식 공급함수가 아닌 

DRTS 함수 (Decreasing Returns to Scale)를 활용하여 전력 공급을 묘사하고, 그에 따라 상향식 모형에 있어 

발전 기술 별 공급탄력성을 정의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발전 기술 별로 고정된 자본요

소가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발전 기술 별로 투입되는 고정 자본으로 인해 발전기술 별로 전력 생산량이 

수확체감 (DRTS; Decreasing Returns to Scale) 함수 형태를 띠게 된다. 그에 따라 전력 부문은 발전 기술 

별 DRTS 생산함수가 CES 함수의 형태로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기술 별 DRTS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Boehringer and Rutherford (2012)와 Kiuila (2010)이 지적하였듯이, 전력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 부문의 갑작스러운 플립 플랍 현상을 보정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전 기술 별 

DRTS 생산함수 하에서 기술 별 공급탄력성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전력 생산에 있어서 

투입요소들 간의 대체탄력성이 결정되는 구조를 확립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발전 기술 별 공급탄력성은 오상

봉 (2012)이 사용한 수치를 기반으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전원구성 수치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착오

를 거쳐 적정한 공급탄력성 수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공급탄력성 은 석유의 경우 0.8, 석탄 0.8, 

가스 0.7, 수력 및 원자력은 0.1,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1.5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가정된 공급탄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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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각 발전기술 별 비용함수 및 생산함수에 있어서 고정요소와 기타 투입요소 간의 대체탄력성 및 모수가 

결정되도록 모형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력 생산 부문은 각 발전 기술 별로 정의된 DRTS 생산함

수가 합쳐져 생산구조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3. 소비부문 구조

본 모형에서는 대표소비자 가계가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그에 따라 효용 극대화 조건에 따라 행동함을 

가정하였다. 가계의 복합재화에 대한 수요는 가계부문이 상품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과 상품가격

체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가계소득은 가계가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지식을 제공한 대가로 

얻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발전 기술 별로 특화된 고정요소로서 자본이 투입됨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발전 기술에 투입되는 자본 을 따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본 모형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도 

및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초기 대표 가계에 배출권 (CO2_ETS)과 신재생에너

지 공급 인증서 (REN) 가 요소 부존 (endowments)로 주어져 있음을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발전 부문 혹은 

산업 부문에서 이러한 배출권과 인증서를 소모하게 됨을 가정하였다. 이렇게 가계는 기업들에게 노동, 자본, 

지식 등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제약 하에서 소비 (Yc)를 하게 된다. 이에 따른 소득 균형 (Income Balance)식

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IV. 시나리오 설정 및 결과

1. 시나리오 설정

1) 기준안 (BAU; 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에서는 BAU (Business-As-Usual)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GDP 전망, 에너지

가격전망, 부문별․원별 에너지수요전망, 부문별․원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등 다양한 외생적 장기전망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거시변수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 에너지경제연구원(2011)의 장기전망을 차용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축된 연산일반균형 모형과 수집된 데이터를 통하여 정책 개입이 없을 때의 일반적인 

상황 (BAU)를 도출하게 되었다. 비용효과분석에 있어서 정책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의 경제변수와 정책 개입

이 있는 상황에서의 경제 변수를 비교하게 되므로, BAU 도출은 비용효과 분석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BAU (Business-As-Usual)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GDP 전망, 에너지가격전망, 부문별․원별 

에너지수요전망, 부문별․원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등 다양한 외생적 장기전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각종 거

시변수에 대한 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2011)의 장기전망을 차용하고 있다. 또한 석탄을 제외한 화석연료의 

가격은 원유가 전망과 연동하여 변하도록 설정하였다. 이처럼 BAU 시나리오는 새로운 온실가스 정책 및 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정상 상태에서

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BAU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각 시나리오 별 정책 

충격에 따른 거시 변수들의 증감량 확인을 통해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게 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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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설정 (SC1 시나리오, SC2 시나리오)

SC1 시나리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RPS 제도 하에 있는 전력 부문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있어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했을 때를 가정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방안은 확립되

지 않았지만 배출권 거래제도가 전력 부문을 포함하여 시행되었을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하에 있는 

전력산업은 에너지규제와 더불어, 환경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

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RPS 제도의 도입은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시키게 된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에 

따라 발전업자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취하게 되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

는 것이다. 그에 따라 SC2 시나리오에서는 RPS 하의 전력 산업에 ETS 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었을 때를 가정

한다. 그에 따라 SC1 시나리오와 SC2 시나리오 설정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배출권 거래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설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SC1, 

SC2 시나리오에서 가정하고 있는 RPS 제도의 의무 공급량 비율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치를 사용하였다.

2. 결과 분석 및 해석

1) 거시경제 및 환경 파급효과

RPS 하에 ETS 가 추가적으로 전력 부문에 도입이 되었을 때 소비자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신재생에

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 생산자가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전력 생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되, 이 의무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 발전

단가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는 전력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고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

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기존의 배출집약도가 높은 발전기술에 의존을 하였

던 발전 부문은 더욱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제 체제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량에는 SC1과 SC2 시나리오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전력 부문에서의 배출량은 SC1과 SC2 

시나리오 모두 BAU 시나리오와 대비하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제도의 동시 도입에 따라 발전 

부문의 배출집약도가 높은 발전기술들이 더욱 위축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부문 별로 살펴보면 발전 부문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장 높은 온실가

스 배출 집약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전 부문을 순서로 철강산업, 그리고 석유 화학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위의 결과를 통해 실제, RPS 하에 ETS가 추가적으로 도입 및 시행되었을 때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 증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및 생산

량 변화 등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C1 시나리오와 SC2 시나리오에서 모두 BAU 시나리오와 대비

하여 ETS가 시행됨에 따라, 발전,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경우 탄소 집중도가 낮지만, 상대적 가격은 비싼 투

입물로 생산을 대체하거나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확보해야 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산업 부문의 비용은 그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을 일으키게 되었다. 생산 비용의 증대에 따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짐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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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PS와 ETS 도입 시나리오 별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변화 (%)

(그림 5: 왼쪽) RPS와 ETS 도입 시나리오 별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감축량 변화 (%)

(그림 6: 오른쪽) RPS와 ETS 도입 시나리오 별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 산업 가격 변화 (%)

하지만 SC1 시나리오와 SC2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력 생산 부문에 있어 위축된 

반면, 산업 별 생산활동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탄소 집약적 산업인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오히

려 생산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SC2의 경우 덜 감소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화석연료 산업

인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감축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었을 경우, 탄소가격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Boehringer (2007)이 밝힌 이유와 맥락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RPS 하의 전력 부문에 배출권 

거래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었을 경우 첫 번째 효과 (First order effect)로서 RPS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

전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비 신재생 발전 부문의 생산활동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추가적 두 

번째 효과 (Second order effect)로서 배출권 거래제도 하에 총 배출 허용량이 정해져 있음에 따라 First order 

effect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감소하게 된다. 그에 따라 탄소 집약적 산업은 배출권 가격의 감소를 이용하여 

배출권을 구매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즉, RPS 하의 전력 부문에 있어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도로 인하여 탄소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모형은 목표 연도를 2025년으로 가정하고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초기 배출권 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할 경우, 탄소가격의 하락을 동반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탄소 집약적 산업의 생산량을 늘릴 여지를 주게 된다. 그에 따라 전력 부문에 대해 양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었을 

때 일반 예상과는 다르게 탄소 집약적 산업의 생산량 증가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 추이도 생산량 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탄소 집약적인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추가적 온실가스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가 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를 통해 실제로 CGE 모형을 돌려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을 경우 SC1과 SC2에서 배출권 가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배출권 가격 하락은 탄소 집약적 산업의 반사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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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탄소 배출권의 가격 변화

BAU SC_1 SC_2

- 1.000 0.6333

그리고 GDP 부문의 변화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정

책비용을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SC1 시나리오와 SC2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 전력 부문에 

배출권 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동시에 도입 및 규제됨으로써 더욱 더 큰 GDP 손실을 

보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Boehringer (2007)과 Jan Abrell (2008)이 밝혔듯이 두 제도의 동시 시행에 

따라 Compliance cost가 발생함에 기인한다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운영방식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원리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경제체제 전반의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라 사회 전반의 생산시설 사용이 위축되고, 생산을 위한 에너지 사용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전반적

인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인해 전력 소비자의 경우 소비하는 전력

량의 일정 비율만큼 REC에 대한 가치를 함께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경우 환경 친화

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추가적 가격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최종 소비자에 이에 대한 부담이 전가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전력 부문에 도입되는 양 제도에 따라 사회 전반의 비용손실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SC1, SC2 시나리오 별 BAU 대비 GDP, 후생 변화 (%)

2) 발전 부문 파급효과

SC1 시나리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전력 부문에 대해 실시된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전력 부문을 제외한 산업 부문에 시행되는 경우이며, SC1 시나리오를 이해해보도록 하자. 우선 전력 부문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되면 전력 단위당 일정 수준의 신재생 전력 비율이 결정되게 된다. 신재

생 발전기술이 화석연료 기반 발전기술보다 생산 비용 및 한계 비용이 더욱 크기 때문에, RPS 도입은 기존 

전력 판매에서 얻은 수익에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상황과 같아진다. 따라서 발전 부문

에 있어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기술의 경우 한 단위의 전력을 생산하였을 때 RPS 제도로 인해 부과된 일정 

비율의 공급인증서 (REC)를 구매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기술의 경우 한 단위의 전력 생산 시, 

1 단위의 REC를 획득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전력 소비자의 경우 소비하는 전력량의 일정 

비율만큼 REC에 대한 가치를 함께 지불해야 하고, 소비자의 경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추가적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전력 가격 상승 결과를 낳게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 신재생 발전기술의 경우 총 전력 수요의 신재생에너지에 할당된 일정 비율을 제외한 양만큼 공급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활동은 제약된다. 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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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비 신재생발전기술의 발전량이 감소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 가격이 낮은 비 

신재생발전기술의 발전량이 감소하는 데 반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비중은 더욱 증가하게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RPS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인증서 가격에 해당하는 양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의 생산량만큼 

신재생 발전 부문에 누적되어 신재생전력 부문의 비용 감소를 일으키게 되는 것에 기인한다. 그에 따라 기준 

BAU 시나리오와 대비하여 전력 부문의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 부문의 변화로 인해 비 신재생전력 부문은 발전량 감소에 따라 생산자 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전력 부문의 경우 인증서 시장을 통한 수입과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인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하에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SC2 시나리오의 경우, 전

력 부문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됨으로써, 전력 

공급의 곡선이 위로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의 추가적 도입에 따라 REC의 가격이 감소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선행연구들에 있어서는 양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력 가격의 변화에 있어서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있어서도 전력 가격에 영향

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방금 언급하였듯이 첫 번째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추가적 도입

에 따른 전력 공급곡선 상승에 따른 가격의 증가이다. 또한 두 번째 경로는 REC 가격의 감소를 확인함에 

따라 REC 가격 하락에 의한 전기 요금의 감소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소비자의 경우 소비하는 전력량의 

일정 비율만큼 REC에 대한 가치를 함께 지불해야 하는데 REC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기요금의 상승을 

상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REC 가격의 하락 효과보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추가적 비용 

증가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이 되며, 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하에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전력 발전량은 SC1 시나리오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하게 되고, 

전력 가격의 경우 상승하는 폭이 더욱 크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를 통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

증서 (REC)의 가격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표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격 변화

BAU SC_1 SC_2

1 1.0762 1.0144

그리고 발전 부문의 전원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 

발전기술 별로 공급탄력성을 다르게 가정하였는데 원자력 및 수력 발전 부문의 경우 공급탄력성을 0.1 로 

매우 낮은 값을 가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자력 부문 및 수력 부문의 발전량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된 반면, SC1과 SC2 시나리오의 경우, 모두 신재생에너지 기술 부문의 발전량이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혹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발전 부문

에 있어서 BAU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저 탄소체제로 전환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도

와 RPS가 동시에 발전 부문에 도입이 되었을 때 비 신재생에너지 기술 부문의 점유율 변화를 자세하게 살펴

보면 SC2 시나리오 하에서 오히려, 석탄발전 비율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SC1: BAU 대비 34.50% 

감소, SC2: BAU 대비 31.78% 감소), 가스발전 비율이 역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 (SC1: 

BAU 대비 64.73% 감소, SC2: BAU 대비 62.38% 감소)할 수 있다. 

이는 RPS 하에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탄소 가격이 하락 (SC1: 탄소가격 1, 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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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탄소가격 0.63)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RPS 하에서 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의 발전

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으

로 더욱 에너지 믹스가 전환되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 및 비용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배출집약도가 높은 석탄발전과 같은 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발전 부문에 있어서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ETS 가 추가적으로 RPS와 함께 시행되었

을 때 온실가스의 저감량이 더욱 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전력에 대한 수요 감소와 그에 따른 

발전 부문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RPS와 ETS 제도의 동시 도입에 따라 

발전 부문의 저 탄소 에너지체제를 구성하겠다는 목표는 양 제도의 동시 도입에 따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림 8: 왼쪽) SC1, SC2 시나리오 별 발전량 비교 (BAU 대비 %)

(그림 9: 오른쪽) SC1, SC2 시나리오 별 전력가격 변화 비교 (BAU 대비 %)

<표 3> RPS와 ETS 도입 시나리오 별 전원 구성 변화 (BAU 대비 %)

SC1 SC2

석탄 발전 -34.50 -31.78

연료유 발전 -36.59 -38.73

가스 발전 -64.73 -62.38

원자력 발전 -1.63 -0.81

수력 발전 5.12 4.76

풍력 발전 161.25 142.60

기타 신재생 239.47 204.41

총 발전량 -12.87 -13.34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신재생 전력의 공급 할당량은 고정되어 있고, REC 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

제도가 추가적으로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진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발전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BAU와 대비하여 SC1과 SC2 시나리오 하에서 모두 전력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SC1의 

경우 SC2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량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전력 부문을 제외

하고 시행되는 경우, 발전 부문 외 경제주체들의 생산활동은 위축되고, 그에 따라 전력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RPS 하 발전 부문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인으로 발전 과정의 

비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SC2 시나리오의 경우 SC1에 비해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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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배출권 거래제도가 전력 부문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전체 비중

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탄소 집약적인 발전 부문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전력 부문의 저 탄소 체제

로의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게 됨을 전망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에너지 체제의 저 탄소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면 배출권 거래제도가 이행되는 시점에 전력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RPS 제도만을 단독

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욱 적합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RPS 하의 발전 부문을 배출권 제도 시행을 통한 규제

를 하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 구성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 화석연료 부문의 발전 비중이 오히

려 증가하게 된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 할 수 있겠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환경정책 조합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및 환경정책 평가 및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일 정책수단 분석 혹은 

정책수단 간 비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처럼, 정책수단의 조합형태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수단 간 중복이 이중수혜나 이중규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수단의 혼합은 복수의 시장

실패를 보정해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정책수단을 혼합할 때에는 서로 

간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보완적인 규제수단들을 혼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

어, 발전 부문을 포함하게 되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하에 있는 전력산업은 에너지규제와 더

불어 환경규제를 받아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

하는 RPS 제도의 도입은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시키게 된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에 따라 발전업자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취하게 되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합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조합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실시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배출권 거래제 동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 배출권 거래제도와 RPS 제도가 동시에 전력 부문에 시행되었을 때에는 단일 RPS 제도로 운영

되는 시나리오에 비해 GDP 및 사회 후생부문의 변화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정책비용을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SC1 시나리오와 SC2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 전력 부문에 배출권 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동시에 도입 및 규제됨으로써 

더욱 더 큰 GDP 손실을 보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REC 시장과 배출권 거래시장에 모두 직면해야 하는 

발전 부문의 경우 이에 따른 생산에 있어서 초과 비용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은 더욱 감소하고 

전력 가격 역시 더욱 크게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RPS 제도로 단일 규제를 받는 경우에 비해, 

배출권 거래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었을 경우 탄소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탄소 집약적 산업의 산출

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발전 부문에 있어서도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부분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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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RPS와 ETS 제도의 동시 도입에 따라 발전 부문의 저 탄소 에너지체제를 구성하

겠다는 목표는 양 제도의 동시 도입에 따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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